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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개념적 정의에 의해 ‘차별금지’의 논리가 있다. 동일 직업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 지급 원칙을 이제는 의료계에도 적용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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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있었다. 발제자료 중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보다 의사들끼리 임금 차이가

훨씬 크다는 통계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자료의 전문 과목별 의사 임금을 보면,

의원급에서 안과가 4억5800만원, 소아청소년과는 1억800만원이었다. 의사들이 비급여로 수입을

높이기에 필수의료보다는 비급여가 많은 진료과로 향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지원 경쟁률도 안과가

1위고 소아청소년과는 제일 꼴찌다.

이 통계를 접하면서 몇 가지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된다. 첫째, 왜 의사들은 ‘동일직종 동일임금’을

주장하지 않는가? 의사들의 임금 차별이 법과 제도의 문제라면 법과 제도를 고쳐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비급여를 많이 도입해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진료과와 그렇지 못하는 진료과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이면 비급여를 통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무분별한 비급여를 통제해서 절감한 건강보험

재원으로 비급여가 없는 진료과의 수가를 조정해 달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둘째, 통제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남발되고 있다면 그 진료를 받는 국민은 안전한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은밀히 물어보고, 가입자에게는 비용 부담 없음을 이유로 검증되지도 않은

의료행위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인가? 여기다 더해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일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섞어 진료하는 것이 비용을 떠나서

안전한가? 여러 가지를 혼합했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일상에서 숱하게 볼 수 있기에 드는

생각이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필수의료 공백, 그리고 비급여 간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면 비급여를 통제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국민 의료비 절감과 국민 보건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넷째, 주 70~80시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인력 확충에 왜 반대하는가? 의사가 늘어나면

자연히 비급여를 통제하려 할 것이고, 마음대로 진료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가 제한될 것이고, 이들

진료를 혼합해서 쓰는 것을 금지하려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현재와 같이 저항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은 비급여로, 행위별 수가제로, 혼합진료로 건강보험료보다 3배 이상 비싼 실손보험료를

내야 하는 현실은 모르겠고 ‘이대로’만 주장하는 것인가?


